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79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정동준 | 인하대학교 

| 국문요약 |

민주주의의 위기는 최근 학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본 글에서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위기의 근원을 정치 엘리트 수준의 양극화, 포퓰리

즘의 대두,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진단하고, 각각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리고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제도인 국민투표, 사

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각 제도가 지닌 장점과 한계를 중심으

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 대한 절충안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제도의 논의에서 공통적

으로 지목하고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로 그 사회가 속한 정치적 맥락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과 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숙의 

민주주의의 요소를 매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20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

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3A2098969).

주제어 민주주의의 위기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정당해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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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가장 뜨거운 화두는 어떻게 하면 서구식이 아닌, 자유주의적이지 않

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어쩌면 심지어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가,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이다 ... 헝가리 민족은 단순한 개인

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되고, 강해지고, 발전되어야 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점에

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가 아닌 비자

유주의 국가(illiberal state)이다.”

- 빅터 오르반(Viktor Orbán)”1)

2010년 실시된 헝가리 총선은 헝가리 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며 정권을 잡은 ‘청년민주동맹(Fidesz)과 기

독민주당 연합’은, 당시만 해도 우파정당으로 분류되었지만 이후 반난민, 반EU,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점차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색채를 강화해가고 있다.2) 

근 10년간 헝가리를 통치해오고 있는 오르반 총리는 일련의 법안을 통해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한편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Levitsky and Ziblatt 2018, 

88-89). 한때는 그 어느 탈공산주의 국가들보다도 민주화와 체제전환에 성공했

다고 평가되었던 헝가리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우

려를 낳고 있다(뭉크 2018, 17-19).

1) 2014년 7월 26일 루마니아의 바일레 투스나드(Băile Tuşnad)에서 한 연설의 일부이다

(전문: https://budapestbeacon.com/full-text-of-viktor-orbans-speech-at-baile-tusnad

-tusnadfurdo-of-26-july-2014/, 2019년 7월 9일 검색).
2) ‘피데스’ 정당은 스스로를 극우가 아닌 우파정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2017년 ‘채플힐 

전문가서베이’(ChapelHill Expert Survey)에 따르면 ‘청년민주동맹’의 이념성향 점수(0: 

극좌~10: 극우)는 8.7점으로,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같은 나라의 ‘요빅’(Jobbik)(8.5점)

보다도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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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헝가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후술하듯 신생 민

주주의인 동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민주주

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뭉크 2018; 박지영·윤종빈 2019; 

Kurlantzick 2014; Levitsky and Ziblatt 2018; Przeworski 2019). 사실상 20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특히 서구식 자유주의에 근간을 둔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이어진 소

련과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며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자유 민주주의를 

정부의 최종형태로 추앙하며 ‘역사의 종언’을 외쳤다(Fukuyama 1992).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은 원인을 진단하고 - 약술하면 정치

적 양극화, 포퓰리즘의 대두,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하락 - 각 원인의 이론적 대

안으로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유형 - 각각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전투

적 민주주의 - 을 살펴본다. 그리고 뒤이어 각 민주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제도 

- 각각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정당해산제도 - 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론을 정

리하고,3) 그 절충안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현상적으로 위기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즉, 위기가 얼마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다룰 뿐, 이에 대

한 이론적 논의는 부족하였다. 물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적 

논의가 존재하지만, 오늘날 얘기되는 민주주의,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정리한 글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맞이한 

위기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특히 각 쟁점을 대표하는 제도를 통하여 살펴보

3) 물론 세 제도로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을 대표하기에는 양 개념 간의 ‘추상의 사다

리’(ladder of abstraction)가 너무 멀 수 있다. 하지만 세 제도가 해당 민주주의 유형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 양자의 이론적 논의를 연결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

주의 유형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기존연구가 부족하여 부득이 제도에 대한 논의로 이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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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해 각각의 쟁점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절충안

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II. 위기의 원인과 이론적 대안

1. 정치적 양극화와 직접 민주주의

먼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

을 지목할 수 있다(정동준 2018). 이러한 양극화는 특히 위로부터 정치 엘리트의 

수준에서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의회 내 공화당원과 민주

당원 간의 이념적 거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로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

고 있는 동시에(Bafumi and Shapiro 2009; Davis et al. 2014; Iyengar et al. 

2012), 각자가 속한 당파에 따라 이념적 입장을 형성함으로써 당파성과 이념, 쟁

점 입장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이른 바 ‘당파적 배열’(partisan sorting)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Levendusky 2009; Jones 2010).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서유럽에서도 관찰된다. 프랑스의 ‘민족전선’, 독일의 ‘독일

을 위한 대안’,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이탈리아의 ‘민족동맹’과 ‘레가 노

드’(Lega Nord) 등, 반난민과 반EU를 내세우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외치고 있는 

극우정당들이 각종 선거에서 두각을 보이며 관용과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정동준 2018, 147).4) 

이러한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입장이 극단으로 갈수록, 이념적으로 

중도에 위치한 다수의 시민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5) 또한 정치권의 

4) 한국 역시 엘리트 차원의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준(2014, 2016), 강원택(2012) 등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5) 물론 시민들의 이념적 입장 역시 정치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83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될수록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고(서현진 

2016), 이는 곧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비관여로 이어져 그만큼 대표와 시민 사이

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이재묵 2019). 즉, 정치적 양극화로 중도적 입장

이 대변되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김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소수의 손에 정

책 결정을 맡기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책 결정의 권한

을 다시 국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즉,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란 “시민들이 쟁점에 대한 그들

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적으로 인정된 제도”를 뜻하며

(Altman 2017, 1209), 대표적으로 국민투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를 직접

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대표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헝가리와 루마니아,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 

시행된 국민투표 사례들을 보면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소수집

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국민투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정치

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국민의 뜻’이란 명분을 얻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는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Copus 2018). 본 글에서는 오늘날 민

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대안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

고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투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국민투표와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

있으나 아직 합의되지 못하였고,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여전히 중도의 비중이 가장 큰 

단봉형의 모양을 띤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많다(정동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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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포퓰리즘의 대두와 실질적 민주주의

위에서 제기한 정치적 양극화는 대표성의 약화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가 주류 정당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에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대변할 정당을 찾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틈을 타 포

퓰리스트 정당이 나타날 수 있다(Grzymala-Busse 2019). 주류 정당들이 양분되

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유권자들이 기성정치에 환멸을 가지

게 될 경우,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기본적으로 정치를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국민’으로 이분하고,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라 주장하는 정치적 

운동을 의미한다(Mudde 2016). 포퓰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동질적 집단

을 바라보는 일원론을 추구하며 다원주의를 배격한다. 또한 자신들은 이러한 국

민의 목소리를 따르기에 자신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

이라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이러한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류 기성정치에 반대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했던 이들은 곧 조직된 

정당으로 발전하였고, 국내 정치 및 유럽 정치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 생겨난 ‘해적당’,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오성정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특히 ‘포데모스’와 ‘오성정당’은 각각 최근 치뤄진 선거(2019년과 2018년)를 통

해 연정을 형성함으로써 집권당이 되는 성과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포퓰리

즘의 확산은 머드(Mudde 2016)가 지적하듯, 비단 소규모의 니시(niche) 정당에

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주류 정당 역시 이러한 포퓰리즘을 기반하여 정권을 

잡음으로써 극우 혹은 극좌의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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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헝가리의 ‘피데스’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역시 폴란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우며 2015년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하였

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영국 보수당이나 일련의 자국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역시 포퓰리즘 정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김현준·서

정민 2017).

이러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이

란 명분에서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포퓰리즘이 국민 다수

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경우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 즉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경우, 

이러한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 관용과 상호존중과 같은, 민주주의가 오

랫동안 추구해 온 실질적 가치들이 다수의 결정이란 민주적 절차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절차적 민주주

의’(procedural democracy) 대 ‘실질적 민주주의’(substantive democracy)의 충돌

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Belavusau 2014; Schmitt 2008). 전자는 민주주

의를 정부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 보는 것으로, 다수결

의 원칙과 같은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반면, 후자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치

들을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여긴다. 이렇게 민주주의

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가능해진다. 절차적 관점에

서 본다면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결

정이 내려지게 된 과정보다도, 결정 자체가 갖는 민주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즉, 아무리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

주의 핵심가치에 위배된다면 해당 결정은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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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는 사법심사권 제도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의 과정에 소외되는 집단 – 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

하는 소수자 집단 – 이 생길 경우, 이를 바로잡고 보완해 줄 독립된 기구가 필요

하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사법부라는 독립된 심판자를 통해 이러한 필요를 채우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입법부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과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의 합헌 지위를 결정하는 사법심사권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즉, 사법부

는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표성의 보완과 강화

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Ely 1980; Strauss 2004).

하지만 이러한 사법심사권 역시 많은 이론적 논쟁이 되어왔다. 특히 시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 대표인 사법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대표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를 제재한다는 것은 논란이 되어 왔다. 본 글에서

는 이러한 실질적 민주주의와 그 대표적 제도인 사법심사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

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

색해보겠다.

3.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하락과 전투적 민주주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양

극화와 포퓰리즘의 대두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뭉크(2018)는 ‘세계가치설

문’(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하락

이 단순히 ‘정부’(government)에 대한 신뢰 하락이 아닌, ‘체제’(regime)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131-172). 그는 특히 일련의 설

문에 대한 세대별 응답의 분석을 통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여기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193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의 71%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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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응답한 반면, 198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은 고작 29%만이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미국 뿐이 아니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나라

를 이끄는 방법으로 나쁘다 혹은 아주 나쁘다’라 응답한 비율 역시 젊은 세대에

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를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여기

는 응답률 역시 최근 조사로 옴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마을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라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란 점에서(Linz and Stepan 

1996)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하락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의 가

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지지를 의사결정의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대다수가 민주주의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

는가? 우리는 이미 과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 민

주적 절차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 스스로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이른 바 ‘민주주의의 역설’(Paradox of democracy)에 봉착하게 된다(Accetti and 

Zuckerman 2017; Kelsen 2006).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설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민주주의 국가

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 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체제와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권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Accetti 

and Zuckerman 2017, 183). 대표적 제도로는 위헌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전투적 민주주의 역시 많은 이론가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

어왔고, 이를 현실 정치에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되어 왔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의 찬반 양론을 정리하고 

이 제도가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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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직접 민주주의: 국민투표에 관한 이론적 논쟁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근본적 비판은 소수의 대표자에 의해 국가의 주

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이들의 선호와 이해는 간접적으로 대변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표

자와 시민의 입장은 어느 정도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정동준 2017; Pitkin 

1967). 하지만 오늘날에는 후기산업화, 세계화, 뉴미디어의 등장과 같은 여러 사

회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민의를 응집하고 대변했던 정당의 역할이 약화됨

에 따라, 정당을 매개로 한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영·윤종빈 2019).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책의 수

립과 집행이 소수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면서,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대표는 그 사회의 특권층이 되어가는 ‘엘리트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Daly 2015; Frey 2017; 뭉크 2018; 카우프만 외 2008). 그리고 기술한 바와 

같이 대표들 간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대안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고, 이 중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 모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국민투표 제도는 최근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카우프만 외 2008; Altman 2017; Prato and Strulovici 2017; Qvortrup 2014; 

Tierney 2012). 국민투표는 공산주의 붕괴에 따른 민주주의 정권 수립, 다민족국

가의 해체에 이은 신생 국가 수립, EU와 같은 초국가단체의 등장, 세계화, 그리

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Tierney 2012).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투표의 증가는 대의 민주주의의 위

기와 관련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이 국민투표의 실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Daly 2015; Fr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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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투표를 찬성하는 주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국민투

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대표성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카우프

만 외 2008; Qvortrup 2014). 이러한 주장은 특히 기존에 시민과 대표 간 연결고

리를 했던 정당의 기능이 약화된 것에 주목한다. 교육수준의 신장과 매스미디어

의 발전 등으로 정당의 정치적 동원 기능은 20세기 중반 이후 약화되어 왔고

(Jung 2017; Qvortrup 2014), 계층과 같은 전통적 사회균열의 크기와 강도가 줄

어들면서 정당의 사회적 기반 역시 약해지게 된 것이다(Bell 2000; Dalton 2010). 

이렇게 약해진 정당-사회 간 연계를 국민투표 제도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인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

다(카우프만 외 2008; Tierney 2012).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국

민의 뜻을 묻고 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표들에게 진정한 나라의 주

인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한편, 대표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국민이 하게 될 

경우 그들의 결정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도 국민투표는 그 존재만으로 대표들이 여론을 의식

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책임성 있는 법안과 

정책 마련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투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국민투표가 높은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

로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카우프만과 동료들(2008)은 스위스의 국민투표 분석을 

통해 국민투표가 정치적 생활의 일부분이 된 스위스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지식과 참여도가 매우 높음을 발견하였다. 스위스 국민들은 수많은 사안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일종의 “비상근 정치인”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카우프만 외 2008, 9). 이렇게 일상의 영역에서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은 정치에 보다 많은 정보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배운” 시민들의 선택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책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카우프만 외 2008, 129-138).



90 현대정치연구 󰠐 2020년 봄호(제13권 제1호)

이렇듯 많은 학자들이 국민투표 제도에 대해 옹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

하는 것은 바로 투표과정에서 일어나는 ‘숙의’(deliberation)의 부족이다(Bochsler 

and Hug 2015; Daly 2015). 즉, 해당 사안에 대한 높은 정치적 관심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활발하고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숙의의 과정이 국민투표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숙의의 부족 또한 제도와 교육의 보완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럴지라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수준의 제도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시민 차원

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Bochsler and Hug 2015, 207).

또한 위와는 반대로 낮은 책임성이 국민투표의 한계라 지적한다. 국민투표의 

결과가 좋지 못한 정책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선거라는 도구를 통해 대표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심판을 받는 책임성의 기제가 

국민투표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Daly 2015, 34). 이와 더불어 정책결정이 국민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수록 대표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을 마련할 유인

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

다(Hug 2009; Prato and Strulovici 2017).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국민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방식의 문제를 비판한

다. 국민투표란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라 하지만, 사실상 국민투표의 회부, 의제 

설정, 투표 문구의 작성, 투표 과정, 그리고 투표 결과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정치 엘리트의 손에 주도된다(Daly 2015; Walker 2003). 국민투표

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하나의 질문에 예, 아니오의 이분법적 응답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고, 제대로 민의를 담아낼 수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고 비판한다(Walker 

2003). 특히 많은 경우에 국민투표가 변화를 반대하는 보수 정권의 무기로 활용

되거나(Qvortrup 2014),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

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Walker 2003) 결국 국민투표가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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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판의 기저에는 일반 대중은 정치적 역량이 낮고 외부의 

힘에 휩쓸리기 쉽다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 리더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위기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민족에 대한 열망 같은 

감정을 동원하는 경우, 국민들은 이에 선동되기 쉽다. 일례로 2017년 터키에서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민족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에 호소한 결과, 유효투표수의 51.4%가 찬성을 함으로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오르반 

대통령 역시, 비록 유효 투표수 부족으로 무효가 되긴 하였지만, 헝가리만의 민

족정체성을 내세우며 EU의 의무적 난민할당제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붙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민들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정치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내릴 

역량이 없어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에 국민투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

시한다. 일단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낮은 책임성에 대하여, 대표의 책임

성이란 것 역시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Hug 

2009). 즉, 우리가 통상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어쩌면 거의 유일한) 책임성의 

기제라 생각하는 선거 역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중에는 대표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역시 온전한 

책임성이란 담보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

를 잘만 사용한다면 ‘행함으로의 배움’을 통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카우프만 외 2008).

그리고 국민투표에서는 높은 수준의 숙의가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 국민투표의 각 단계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유도하는 제도와 문화, 교

육을 통해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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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Bochsler and Hug 2015; Tierney 2012). 

무엇보다도 국민투표를 옹호하는 쪽의 주장은 일반 대중의 정치적 역량에 대

한 신뢰에 근거한다. 카우프만과 동료들(카우프만 외 2008)은 대중이 기본적으

로 정치적 수준이 낮고 감정적인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 

일축한다(107). 즉, 대중이 애초에 정치적 역량이 모자라 대표에게 권한을 준 것

이 아니라, 권한을 주다 보니 대중은 그만큼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는 얼마든지 교육과 제도

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지하고 감정적인 

대중에게 정치적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빌미로 대중을 정치

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노력이라는 것이다(Copus 2018). 

그렇다면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연결할 절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의 극

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등장은 그만큼 이미 사회 내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Mudde 2016). 이러한 정치적 극단주

의의 바탕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있다.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극우정

당이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2008년 유럽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적 불안정과 양극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정동준 2018).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극단주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다(Malkopoulou 

and Norman 2018). 따라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

루어갈 때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보다 민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보면 나와 남을 구분하는 배타적인 정체성을 넘어 더 큰 ‘우

리’(demos)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지배라는 점을 생각할 

때 누가 그 국민을 구성할지의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Mann 1986; Tilly 1997). 이렇게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 시민됨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인종과 같은 생득적인 요인

을 자격요건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의 준수와 같은 시민적인 요인을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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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배타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Brubaker 1992). 앞서 

언급된 터키와 헝가리의 사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요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렇게 배타적인 시민됨을 요구할수록 그 나라의 정치환경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멀어지고 ‘국민의 뜻’이 반민주적 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인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넘어 다양한 집단을 정치적 의사결정

에 참여시킴으로써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Sajó 2012), 직접 민주주의 제

도의 선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에 간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그 약점

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국민투표 제도가 문제가 있다하여 이를 섣불리 

폐기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Tierney 2012). 특히 

많은 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숙의적 요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숙의 민주주의란 폭넓고 개방된 공적

논의를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삼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하며(Bessette 1980), 단

순한 의사의 취합이 아닌 토론을 통해 서로의 선호를 바꾸어나가는 것을 추구한

다(Dryzek 2000). 다시 말해 숙의 민주주의란 간접 민주주의가 갖는 ‘높은 수준

의 정치적 정보와 토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참

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시민참여단을 조직, 여기에서 나온 의견

을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한 바 있다. 이러한 숙의적 요소를 직접 민주주의

의 과정에도 도입해 간다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IV. 실질적 민주주의: 사법심사권에 관한 이론적 논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 민주주의, 즉 간접 민주주의의 이론적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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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꼭 직접 민주

주의를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정치 엘리트, 특히 포퓰

리즘을 통해 국민의 손에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대의

기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법부이고, 사법부를 통해 입법

부와 행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심사권 제도는 대의 민주주

의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사법심사권 제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11월 4일 실시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민투표에서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혼

만이 유효하다”는 발의안(통칭 ‘Proposition 8’)이 유효투표수의 52.2%가 찬성함

으로써 통과되었다. 하지만 해당 발의안은 곧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평결로 항소 단체의 자격 없음을 판결하여 

동성 간 혼인 금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되었다. 비슷한 예로 최근 대만에서도 2017

년 사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동성결혼이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2018년 실시된 국민투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

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과반이 넘는 투표자가 민법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해야 하고,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투표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에 의거하여 대만 입법원은 

2019년 5월 17일, 민법이 아닌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민주주의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사법

부는 국민과 의회의 뜻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에 반대할 권한

을 가지는가? 보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다수의 지지를 통해 정해진 결정이 소

수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특히 사법부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

져 있는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성을 보완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사법심사권은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Grey 1984, 19). 대표적으로 저명한 법학자인 일라

이(John Hart Ely)는 그의 ‘대표성 강화 이론’(representation-reinforc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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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대표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의 권리를 법적 해석을 통하여 대변해줌

으로써 대표성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사법부가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Ely 

1980). 하지만 일라이에 따르면 사법심사권은 그 권한의 행사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사법심사권이란 제도를 통하여 대표성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대표가 정한 결정을 비판하거나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 

이러한 일라이의 이론은 사법심사권을 바라보는 시각 중 ‘약한 사법심사권’에 

해당한다. 현재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법심사권은, 위헌이라 

판단되는 법이나 행정행위를 법원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한 사법심사권’과,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권한은 없이 위헌 여부만 판단해주는 ‘약한 사법심사권’으

로 나눌 수 있다(Lever 2009). 기본적으로 사법심사권을 옹호하는 쪽은 사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자를 선호하고, 반대하는 쪽은 후자를 선호한다 

할 수 있다.

먼저 강한 사법심사권을 주장하는 쪽은 의사결정 방식의 민주성을 중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방점을 둔다. 이들에게 대표성이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고 어떠한 권리도 차별되고 소외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

미의 대표성이라 본다(Lever 2009).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

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이란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

다(Lenta 2004). 오늘날의 투표결과만을 보더라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이 전 국민

의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 정권을 잡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결정의 단계로 들어가면 더욱 그러하다. 선출된 대표들 사이에 또 다시 다수

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국민의 의견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의 뜻’이란 것 자체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전략적 수사

에 불과한 허구적 개념이란 것이다(Prendergast 2019).



96 현대정치연구 󰠐 2020년 봄호(제13권 제1호)

따라서 강한 사법심사권은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민주주의가 지닌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자유주의(libertarianism)란 하나의 사상이 아닌,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사상들의 집합체로 하위 사상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Brennan 2012, 8).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관용과 상호

존중,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최대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공통의 가치로 삼는다(Brennan 2012, 3-4). 즉, 이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적 가치

란 한 마디로 소수자 권리의 보호를 의미한다(Cover 1982; Harel 2003). 개인의 

자유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다수의 자유에 의해 제약되거나 침해될 수 없다

(Dworkin 1985, 1996; Spector 2003). 따라서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도 이를 통해 차별받는 집단이 생긴다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

련되어야 하고(Prendergast 2019), 이것이 사법심사권이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법부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가? 강한 사법심사권

을 찬성하는 쪽은 소수자 권리의 보호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수호에 있어 사법부

가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다른 대의기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Brettschneider 2007; Spector 2003).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차별받는 집단의 권리

를, 역시 동일한 다수결의 원칙에 지배받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손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독립된 기구에 의해 보호가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선출직 대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소수보

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마련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Harel 2003).

이에 반해 약한 사법심사권을 주장하거나, 사법심사권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

로 보는 쪽에서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여 사법심사권을 반대한 대표적인 학자로 월드론(Jeremy 

Waldron)을 들 수 있다. 그는 권력을 얻게 된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할 때,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렇지 않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

장한다(Waldron 1998, 2006).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역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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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 만든 정책이나 법안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관이 뒤집는 

‘반다수적’(counter-majoritarian)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따

라서 그 행동에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법관에게, 다수결과 동등한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Lever 2009; 

Bellamy 2007). ‘일인일표의 원칙’에서 나타나듯 어느 누구의 정치적 권리가 다

른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없기에, 이들 간의 이견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

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심

사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들은 과연 법관이 자유주의의 가치를 다른 대표들보다 잘 수호하

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Lever 2009). 법관 자체도 특정 신념과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점에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자신의 권리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Lenta 2004; Zurn 2002).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

의 모두를 고려하더라도, 전자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열위에 있고 후자에 있어서

도 사법부가 우위에 있다 단정할 수 없기에 사법부에게 사법심사권과 같은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령 민주적 절차로 인해 어느 집단의 권리가 침해

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사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

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 과정의 개선 등 대의기구 자체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Brettschneider 2005).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먼저 사안

이 가진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 즉, 의회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과 합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합한 사안이 있고, 독립기구인 사법부

의 개입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합한 사안이 있다(Brettschneider 2005).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나 진보적 변화에 대한 문제에는 입법부가 더 유리하고, 

소수의 권리 보호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문제에는 사법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

(Brettschneider 2007). 즉, 사회를 변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결정에는 입법부가 



98 현대정치연구 󰠐 2020년 봄호(제13권 제1호)

유리하고, 현재의 상태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소극적인 결정에는 사법

부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부패 정도와 같은 정치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트로체프(Trochev 2004)는 러시아 지방법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 관

료의 정치적 권력이 확고한 지역일수록 연방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방법원을 가지

려 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통상 정치적 경쟁이 심한 곳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

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기존의 이론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민주

주의 자체가 성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사법부가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

행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사법심사권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

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심사권을 보다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양 기구의 보완

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법심사권에 대한 견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종속

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하는 순환적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Prendergast 2019). 법안이 발의, 입법, 적용되는 모든 과정은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끊임없는 토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순환적 관계

를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다(Van Hoecke 2001). 이는 다시 민주

주의에 있어 숙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해법으로 연결된다. 민주주의가 기반으로 

하는 이성(reason)이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하도록 공적 숙의의 

장을 활성화할 때, 최대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변될 수 있다(Zurn 2002). 

사법심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제도의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Lenta 2004; Michel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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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투적 민주주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쟁

이상의 두 가지 제도, 국민투표와 사법심사권은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하면 민의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 두 제도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거나(국민투표), 특정 집단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심사권)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쟁점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한 민의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대부분이 민주주의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되

는가?

나치의 선동가였던 괴벨스는 ‘민주주의의 가장 우스운 점은 적에게 자신을 무

너뜨릴 수단을 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6) 즉, 민주주의란 그 자신의 민주적 절

차에 의해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정치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비극적 숙명”은(Jovanović 2016, 749)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Belavusau 2014).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과 나치당에 의한 바이마르 공화

국의 몰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독일 출신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뢰

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은 1937년 미국정치학회보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통

해 전투적 민주주의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

와 ‘감정주의’(emotionalism)를 대비하며 민주주의란 법과 이성을 통해 통치되는 

정치체제로 공포와 열정이라는 감정에 의존하는 감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

설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에 반하는 결정은 설령 다수의 지지에서 비롯되

6) Fox and Nolte(1995)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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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더라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oewenstein 1937a, 1937b). 비록 

무엇이 그러한 핵심가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러한 

주장에 따라 2차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

는 조항’으로 만들었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은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전투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로는 정당해산제도(party bans)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 그 중

에서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당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민주

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법에 의거 2014년 통합진보당

이 해산되기도 하였다.7)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와 같은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민주

주의가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가 기반

하고 있는 핵심가치가 있고, 이를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라고 말한다(Fox and Nolte 1995; Popper 1966; Rawls 1999). 물론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특정 가치에 우위

를 두는 것은 경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은 있다는 것이다(Prendergast 2019). 이러한 핵심가치에는 그 무

엇보다도 민주주의가 ‘타운의 유일한 게임이 되는 것’, 즉,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존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 먼저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

하는 세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절차적 비민주성은 용인되어야 

7)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자세한 내용

은 이종수(2015)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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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Sajó 2012). 커스너(Alexander Kirshner)는 최근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

한 통찰력 있는 분석에서 전투적 민주주의가 마치 권위주의 체제 아래의 민주화 

운동과 유사한 정당성을 지닌다 하였다(Kirshner 2014, 121-133). 즉,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체제의 절차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하지 않

지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듯이, 전투적 민주

주의 역시 민주적 절차의 측면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수호라

는 가치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요바노비치(Jovanović 

2016)는 전투적 민주주의를 게임에 비유하면서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지 않는 플

레이어가 애초에 게임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자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거되는 일은 정당한 것이라 하

였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전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해산제도는 일반 대중이 감정에 잘 휘둘린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민주주

의는 기본적으로 이성에 기반하는 데 반해, 파시즘과 포퓰리즘과 같은 극단주의

는 감정에 호소하는 성질을 가진다. 전투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를 옹호하

는 이들은 대중이 이러한 감정에의 호소에 잘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독

재와 권위주의적 압제라는 공포에 휘둘리거나, 민족정체성의 고취를 통해 자국

민에 대한 열망과 타민족에 대한 증오에 휘둘리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정당

해산과 같은 극단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감정주의를 대중으로부터 분리시

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ajó 2012).

반면, 정당해산제도에 반대하는 쪽은 민주주의가 지닌 다른 가치들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다시 말해, 정당해산제도와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의 수

호를 그 어느 가치보다도 상위에 두고 있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은 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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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지배의 원리’(non-domination)와 같은 다양성의 가치를 보다 중시한다. 이

들에 따르면 어떠한 집단이 보다 민주적이고 혹은 민주적이지 않은지를 결정하

는 것인 주관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작위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Accetti and Zuckerman 2017). 특히나 권력을 쥔 쪽의 입장

에서 그 기준이 정해지기 쉽다는 점에서,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의 행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당해산제도와 같은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지배원리가 적용되는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다. 

그 경계 안에 속하지 않는 집단은 정치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세

티와 주커만(Accetti and Zuckerman 2017)에 따르면 이는 논리적 모순을 지닌다. 

어떠한 사안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한 경계 안에 속한 시민들만이 해당 사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예: 투표권). 따라

서 정치공동체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민주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 그것을 민주

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누가 민주주의의 적인지 아닌지, 즉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결국 권위적이고 외생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밖에 없기에 전투

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란 것이다.

 이들은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자’를 제거하려 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주

의에 위협이 되는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Accetti and Zuckerman 

2017). 어떠한 집단을 정치과정 자체로부터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즉 형벌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Malkopoulou 

and Norman 2018, 448-449). 특정 집단이 내세우는 가치나 사상을 문제 삼기보

다는 이러한 사상이 폭력이나 체제전복 시도와 같은 위법 행위로 이어졌을 때에

만 그 행위에 준하는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03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가 근간으로 하는 핵심가치라는 것이 – 심지어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이란 명분까지도 - 명확하게 합의된 바 없다고 말한다. 아세티와 주

커만(Accetti and Zuckerman 2017)은 전투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과도하게 민

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나머지, 어떠한 정치적 위험도 지려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다고 말한다. 위험이 없는 정치체제란 없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해

서까지 위험이 제거된 민주주의를 만들려는 노력이 ‘민주주의의 역설’과 마찬가

지의 역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Accetti and Zuckerman 2017, 195). 민주주의

는 본질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에 기반한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우월하

다고 말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성격이다(Jovanović 2016; Kelsen 1948, 2013). 민

주주의는,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비지배의 원리에 기반한다

(Prendergast 2019).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존립’이란 가치를 다른 가치

들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이러한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 대한 접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먼저 많

은 학자들이 그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나 권위주의의 경험 등에 따라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

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 민주주의 국가나 권위주의와 독재를 경

험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

서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Bourne and Bértoa 2017). 또한 1930

년대의 유럽과 같이 민주주의 체제가 극단주의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러

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Jovanović 2016; Sajó 2012). 최근 들어 전투

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것 역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등장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Mudde 2016). 또한 반민주적 세력의 

크기가 너무 커진 경우에 사전적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전투적 민주주의가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Kirshner 2014).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앞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한 숙의 민주주

의의 강화이다. 정치과정에서 숙의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서로 다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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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가치들이 공론화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Rummens and Abts 2010). 의

회와 정부, 법원과 같은 공식적 영역 및 개인과 시민사회와 같은 비공식적 영역

에서 활발한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때, 특정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

지 않은 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다. 즉, 숙의 민주주

의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정치공동체 안의 다양한 집단

을 최대한 논의의 과정에 끌어들이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정보교환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VI. 결론 및 함의

본 글에서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위기의 근원을 정치 엘리트 수준의 

양극화, 포퓰리즘의 대두,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진단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리고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각의 민주

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제도인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에 대

한 기존의 논의를, 각 제도가 지닌 장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 대한 절충안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제도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목

하고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그 사회가 속한 정치적 맥락과 사안

의 특성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과 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숙의 민주주의의 요소를 매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각 사안과 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그

러하듯, 민주주의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데에는 각 사안과 맥락이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다

룬 바와 같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정치인들의 청렴도, 권위주의적 역사와 

유산,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과 같은 다양한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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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로도 각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어떠한 

대의기구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할지가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한국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민주화를 이룬 지 어언 30년이 지

난 한국은 이제 신생 민주주의의 딱지를 떼고 선진 민주주의로 도약하려는 단계

에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넘어 민주주의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여전히 오랜 유교 문화의 유산, 일제 강점기의 유산, 한국전쟁과 분단

의 유산, 권위주의와 독재의 유산 등이 남아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급속한 성장의 대가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정치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민주적 타협과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대표

성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

다. 과거에 대한 향수로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부르짖는 목소리 역시 커질 수 있

다. 이러한 세력이 일정 이상 커진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정당해산과 같은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의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여겨지지는 않는

다. 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극단주의 정당이 하나의 운동을 넘어 정권을 잡는 것

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즉, 과도한 사법심

사권과 정당해산제도를 발동하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만큼 반민주적 가치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아직은 소수인 극단주의적 세력을 

정치과정에서 섣불리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끌어안고 공적인 논의 안에 포

함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트로체프(Trochev 2004)의 연구에서처럼 민주주의가 성숙

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법부가 독립적인 심판자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을 비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사법부가 권력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실패할 수 있음을 보았다. 반면 촛불집회를 통해서는 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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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지와 열망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대립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섣불리 사법부와 같은 전문적 대의기구에 

넘기기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뜻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국민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민

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일지 몰라도, 아직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자유와 평등, 책임성과 대표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같은 성숙한 민

주주의의 가치를 많은 국민이 내재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

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은 두 번째 해결방안인 숙의 민주주의의 강화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에서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 이후 숙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

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며 정치권과 학계 모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물론 숙의 민주주의를 현실 정치에 실현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

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 공론화의 결과가 좋지 못한 

성과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최태현 2018). 토론의 질 역시, 관련 사안에 보다 강한 선호나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목소리에 의견이 좌우되는 등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 

높은 토론이 아닌 토론의 협애화가 관찰되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홍성

구 2011). 이론적으로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모두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숙의 민주주의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속단은 이르

다.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리 잡

기 시작한다면 제도가 갖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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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공론화 제도를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섣부르

게 도입하고 이를 바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한 시행착오들이 쌓여 

숙의의 제도와 문화가 풀뿌리 수준에서 내면화된 후에 전국적 사안의 의사결정

에 도입한다면 그만큼 성숙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 다룬 쟁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결코 배타적인 논의가 되지 못함을 밝힌다. 민주주의 

역시 고정된 구성체가 아니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또한 논의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글에서도 보

았듯이 각 유형의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두 나름의 타당한 논리를 지닌다. 따라서 그 이론만으로는 어느 쪽이 더 맞는

지 평가하기 힘들기에, 이러한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Alexander 2003). 특히 본 글에서 다룬 국민투

표, 사법심사권, 정당해산제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소수의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고, 다양한 사례 간의 비교연구는 부족하였다(Bochsler 

and Hug 2015; Bourne and Bértoa 2017). 따라서 향후에는 사례 간 비교와 양적 

분석을 통해 제도와 민주주의의 발전, 공고화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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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etical Review on the Crisis of Democracy:
Focusing on Referendums, Judicial Review, and Party 

Bans

Jung, Dong-Joon | Inha University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one of the most debated topics in 

the current political science literature, can be attributed to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party elites, the rise of populism, and a decrease in the support of democratic 

systems.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the three alternative 

visions of democracy regarded as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respectively: 

direct democracy, substantive democracy, and militant democracy. This paper 

then focuses on three institutions that can actualize each vision of democracy, 

namely, referendums, judicial review, and party bans, and discusses their strengths 

and limitations as the remedy of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From these 

theoretical reviews, what can be done to overcome the crisi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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